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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
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블록체인 관
련 법률 및 제도를 분석하여, 한계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문헌과 
관련 법령들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법률과 제도를 한 번에 분석하기는 어려운 일이어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정
보보호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자거래 및 전자금융거래의 범위, 전자
상거래, 전자서명, 수출입, 정보보호, 블록체인 산업진흥 및 연구 등에 관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한다. 향후 각 항목에 대한 법조항
과 제도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주제어 : 블록체인,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4차 산업혁명, 분산장부, 정책, 법제

Abstract  Recently, various platforms utilizing blockchains have appeared. In order to develop the 
blockchain, it is required to improve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In this respect, we analysis of the 
laws and systems related to domestic blockchains, draw out the limitations, and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e research method was analyzed the literature and related laws through literature 
review. It is difficult to analyze the whole law and system at one time, so we examined the necessary 
laws and systems to revitalize the blockchain. It is confirmed that legal improvement is needed on the 
scope of electronic transactions an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electronic commerce, digital 
signatures, import and expor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lockchain industry promotion and 
research. Through this, we expect a balanced development of effective blockchain revitalization and 
protection of national fundamental rights. Individual studies on the legal provisions and systems for 
each item in the future can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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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의 경우 블록체인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
으나,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블록체인 관련 법제를 찾아보기
가 어렵다.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범위가 넓어질수록 블록체
인 거래의 법적 지위 문제나 소비자 보호 문제, 스마트계약
에 관한 민사법적 문제, 블록체인의 검증·기록·보관에 관한 
정보보호법적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1-3]. 하지만 현재 국내의 경우 블록체인에 관련된 
새로운 법리 및 법제 구성 등이 미흡하다. 이로 인하여 블록
체인 산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보보
호가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관
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와 정보보호를 위해서는 국내 법률 및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법리와 함께 각 법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국내 블록체인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분석하
여 한계점을 도출한 후 향상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상화
폐 등 블록체인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모두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에 우선적
으로 필요한 법률 및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새로운 IT 기술이 출현하면 해당분야에 적절한 새로운 
법제와 활성화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가령, 디지털 정보의 
경우 논문[4-6]에서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디지털 정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디지털 시대의 
정보보호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인터넷 저작권 침
해 보호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출현의 경우 논문[7,8]에서 내외 
자율주행자동차 법률 체계를 비교 분석하였고, 국내 자율주
행자동차 법률과 제도를 분석하고 한계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논문[9,10]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 시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
였다. 또한, 논문[11]에서는 해킹에 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 시 책임 법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
안하였다. 디지털포렌식의 경우 논문[12]에서 증거법 중심
의 디지털포렌식 법률체계 구성을 제시 하였고, 논문[13]에
서 미국과 국내의 디지털포렌식 법제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디지털포렌식 법률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블록체인의 경우도 그 예외는 아니다. 블록체인의 경우 
논문[14]에서 물류산업에 블록체인 적용 시 효과와 법적 과
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논문[15]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인증 기술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블록체인 법제에 관한 연구로는 논문[2]에서 
블록체인의 지급결제서비스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
제점을 전자금융거래법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논문
[16,17]에서는 블록체인을 금융 산업 적용 시 발생할 수 있
는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또한 논문[3]에서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전자금융거래법 중심
으로 검토하였다. 논문[18]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따
른 공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블록체인 기술 활
용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논문으로는 논문[19]에서 블록
체인상의 개인정보 쟁점에 대해서 고찰하였고, 논문[20]에
서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 규범과 충돌문제를 고찰하였다. 또
한, 논문[1]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에 관련된 개인
정보 규제 쟁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국내 블록체인 관련 법
률 및 제도로는 지역특구법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
는 재화로 인정한 유권해석(국세청 서면부가-21616) 등 제
한적인 법제가 있을 뿐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블록체인의 개별적인 법률과 제도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블록체인 전체에 대한 법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현
행 법제의 간략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3. 블록체인 법률 및 제도 분석

3.1 국내외 법률 동향
미국, EU, 일본, 중국의 법률 동향[21,22]을 정리해 보면 

미국의 경우 하위 법령과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 및 기술변화에 탄
력적으로 대응하면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
다. EU의 경우 기존 법령을 적용하여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
죄에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블
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
우 기존 법령을 통해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중국
의 경우 금지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
행하고 있으며,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대응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화폐의 개념이나 지위에 
대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21]이 존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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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 및 제도를 찾아
보기가 어렵다.

3.2 국내 블록체인 법률 및 제도 이슈 사항
현재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송금, 지급결제 등), 

물류, 부동산 공유(독일 slock.it), 블록체인 기반 전자서명 
등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14,15,21-23]. 
금융, 물류, 부동산 공유, 증명 등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공통
점도 존재하지만, 각 모델별 특성이 다르므로 새로운 형태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개선방안 보다 기존 법령의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서비
스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물류서비스의 경우 무역에 관한 

법률, 부동산 공유 서비스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블록체인 기
반 전자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가상화페 정의, 개념 규정 
등)이 필요하며, 블록체인 거래의 법적 보호를 위해 전자문
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에 우선적으로 필요
한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간략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Table 1. Current Status of Blockchain Legislation in Korea

Classification Legislation Main Contents As-Is

4.1. Blockchain Part of the National Basic 
Rights ①Constitution Natural Rights x

4.2. Blockchain Part of the Chain Civil and 
Transactions

②Civil Law and Special Civil Act Apply Current Regulations △

③Virtual Currency Concept Expropriation Submit a Measure △

④Electronic Document and Electronic Transaction 
Basic Law None x

⑤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None x

⑥Electronic Commerce Law None x

4.3. Part for Protecting Blockchain 
Information

⑦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Institution Apply Current Regulations △

⑧Electronic Signature Law None x

4.4. Part of the Blockchain Trade
⑨Law on Trade-Based Composition None x

⑩Law on Electronic Trade Promotion None x

4.5. Blockchain Pa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dustrial Revitalization ⑪Blockchain Research and Industry Promotion Support through the 

Blockchain Strategy △

3.3 현행 국내 블록체인 법률 및 제도 분류 및 분석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연관 여러 논문(국내외 사례 및 

연관 법제 등)을 분석하였다[1,2,16-22]. 이에 따라 Table 
1은 현재 블록체인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블록체인 산업 활
성화 관점 중심으로 분류 및 분석한 내용이다. 

먼저 블록체인 관련 법률 및 제도를 국민 기본권에 관한 
부분, 민사 및 거래에 관한 부분, 정보보호를 위한 부분, 무
역에 관한 부분,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부분으로 
분류하였다(다섯 가지 그룹으로 분류함). 

또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열한 가지 항목(2번째열)으

로 분류하여 표기 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주요 내용(3번째 
열)을 기술 하였다. 4번째 열에서 보듯이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 민사 및 민사특별법, 가상화폐 개념 수용, 정보보호법
제에 대해서는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
자상거래법, 전자서명법, 무역거래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블록체인 연구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부분은 거의 없거나 없는 상황이다(x는 거의 없거나 
없음, △는 향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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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법률과 제도에 대한 한계점 도출과 향상점 제시

4.1 블록체인 국민 기본권에 관한 부분 : Blockchain 
Part of the National Basic Rights

① 헌법 : Constitution
블록체인 거래 등이 이루어지면 사인 간의 기본권 침해 

문제나 분쟁이 발생 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사인
의 법률행위나 사인 상호간의 분쟁해결에도 기본권이 적용
되는지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례
에 의하면 헌법 제10조 제2문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 의
무」를 적극적인 의무로 해석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24]. 따라
서 블록체인 관련 법률 조항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
한 규정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4.2 블록체인 민사 및 거래에 관한 부분 : Blockchain 
Part of the Chain Civil and Transactions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 Civil Law and Special Civil Act
현행 민법에서는 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 14개의 전형계

약을 나열하고 있을 뿐 계약의 형식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
다. 따라서 스마트계약 기능을 활용한 블록체인 시스템에 의
한 계약도 효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스마트 계약의 경
우 특정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기 때
문에 조건 성취 시점을 계약 성립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현행 민법은 원칙적으로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청약 철회 규정을 두
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계약이 실행 된 후 코드의 오류 등
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보험업법, 전자상거래법 등 민사 특
별법에 규정된 청약 철회 규정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
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마트 계약이 성립할 경우 
보험업법, 전자상거래법 등에 규정 되어 있는 청약 철회 규
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관련 규정 : 보
험업법 제102조의 4,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스마트계약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특수한 거래이므로, 계약 체결 시 소비
자가 상대적인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약 철회 규
정의 적용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③ 가상통화 개념 수용 : Virtual Currency Concept 
Expropriation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는 기술적으로 분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법률에는 가상통화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현재 국
회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등10인)
이 계류 중인 상태이다[25].

해당 법안에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제
23호 신설), 가상통화취급업 정의 및 각각의 가상통화취급
업의 인가 요건 및 인가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46조
의 3 및 제46조의 4 신설)에 대한 신설을 제안하고 있
다.[25] 또한 가상통화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치금 규정 
및 피해보상계약 규정(안 제46조의 5 및 제46조의 6 신설),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거래방식의 제한, 가상통화이용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안 제46조의 7부터 제46조의 10까지 신설)하
고 있으며, 해당 조항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25].

하지만 해당 법안은 가상통화교환업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가상통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현
재 계류 중인 개정안은 가상통화를 전자적 증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통화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화폐
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 폭이 낮
은 스테이블 코인[26]의 경우 ICO(Initial Coin Offering)
를 허용하고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④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Electronic Document 
and Electronic Transaction Basic Law

블록체인은 기존의 전자거래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은 거래정보가 중앙시스템이 아닌 분산장부에 검증·
기록·보관된다는 점에서 다른 전자거래들과는 구분된다. 따라
서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는 중앙 
시스템에 의한 정보처리방식을 전제로 전자문서와 전자거래
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 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형 시스템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블록체인상의 분산장부와 블록체인 
기반 거래를 각각 전자문서와 전자거래에 포함시켜 기존 전자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관련 조항 : 전자문
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4조). 

또한 블록체인 거래의 경우 분산장부의 기록으로 제3자
의 증명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관련 조항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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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의 2부터 제31조의 23). 이를 통해 제3자의 증명에 필
요한 중개비용 등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⑤ 전자금융거래법 :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중앙시스템에 의한 방식을 

전자금융거래 및 전자지급계약으로 인정하고, 법 적용 대상
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정성 기준 및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블
록체인에 의한 방식의 금융 거래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 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따
라서 분산 형 시스템에 의한 블록체인 거래 방식도 전자금
융거래 및 전자지급계약으로 인정하여 법 적용 대상에 포함
시키고 거래 안정성 및 정보보호책임자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관련조항 : 전자금융
거래법 제2조, 제3조, 제12조, 제21조). 이를 통해 블록체
인 금융거래 시 소비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
성·보존 및 파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경우 
모든 참여자에 의해 검증·기록·보관하기 때문에 거래 기록
의 파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블록체인
에 의한 방식의 금융거래 시 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에 대
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⑥ 전자상거래법 : Electronic Commerce Law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제2조에서 전자상거래를 전자거래

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신
판매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행 전자상거래법을 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래 방식에 적용하기
가 어렵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제2조 개정을 통하여 블록
체인을 이용한 거래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전자문서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기록 
보존 및 파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관련 조항 : 전자상
거래법 제5조, 제6조). 블록체인의 경우 모든 참여자에 의
해 검증·기록·보관하기 때문에 거래 기록의 파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에 블록체인 이용한 거래 시 
분산장부 활용 및 분산장부 기록 ·보존 및 파기에 대한 규정
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전자
상거래법 조항을 블록체인 방식의 거래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하여 블록체인 상거래 시 소비자가 법적 보호
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관련 조항 : 전자상거래
법 제23조부터 25조).

4.3 블록체인 정보보호를 위한 부분 : Part for 
Protecting Blockchain Information

⑦ 정보보호법제 :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Institution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산
장부 형식의 블록체인 거래 방식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보호법 규제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의 경우 모든 참여자에 의해 검증·기록·보관하기 때문에 개
인정보의 파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반 거
래에 현행 법령을 적용할 경우 분산장부의 활용이 힘들어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
므로 분산장부 형식의 블록체인 방식에 의해 개인정보를 처
리를 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30조 3항(이용자의 동의 철
회), 정보보호법 제21조 1항(개인정보의 파기), 제36조 2항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제37조 4항(개인정보의 처리 중지), 
신용정보보호법 제37조 1항(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의 개정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장부에 적합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
인정보 유출 시 처벌 규정에 대한 신설을 통한 최소한의 사
후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⑧ 전자서명법 : Electronic Signature Law
현재 전자거래(전자상거래, 전자금융거래 등 포함)를 할 

경우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서명을 사용하고 
있다. 현행 전자서명법 서명자의 서명확인기능을 갖춘 문서
에 부착된 전자정보를 전자서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
서명의 기능 외에, 생성정보(비밀키)의 유일성, 생성정보(비
밀키)의 관리 책임, 서명의 무결성, 전자문서의 무결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인전자서명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공
인전자서명에만 서명, 서명날인에 대체하는 효력과 추정력
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반 전자서명은 당사자 약정에 따른 
효력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의 경우 분산장부에 
의해 모든 당사자들이 검증·기록·보관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데이터 무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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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블록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서명의 경우 일반전자서
명이 아니라 공인전자서명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관련조
항 : 전자서명법 제2조, 제3조).

현행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다
중서명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에 포함
되어 있는 전자서명의 경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요
건을 갖추고 분산장부에 의한 다중서명이 보장되면 공인인
증기관이 없어도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도
록 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전자서명법 제15조에서 
제18조의 2). 현행 전자서명법의 개선을 통하여 블록체인
에 의한 간편한 인증이 가능해지면, 국민들의 편의성이 향
상될 수 있다.

4.4 블록체인 무역에 관한 부분 : Part of the 
Blockchain Trade

⑨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Law on Trade-Based 
Composition

유럽의 경우 도이치 뱅크 및 HSBC 등 7개의 대형 은행
을 중심으로 ‘Digita Trace Chain(DTC) 컨소시엄을 설립
하여 블록체인 기반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럽 내 중소
기업들의 무역 금융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27] 따라서 무
역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도가 높은 분야로 거론되
고 있지만, 현행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는 블록
체인 기반 무역거래에 대한 법조항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블록체인 무역거
래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블록체인 무역거래에 대한 
지원 규정과 블록체인 무역거래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교
육, 훈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관련 조항 : 무
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8조).

⑩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Law on Electronic Trade 
Promotion

현행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자문서로 이루어지
는 무역 시스템을 전자무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
여 블록체인 기반의 무역 거래 시스템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가 어
려울 수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반 무역 시스템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블록체인 기반 무역 시스템에 대한 정부 
시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관련 조항 : 전자무
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또한, 현행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전자무역기반 사업자의 업무 범위와 전자무역기반 시설의 
이용 범위에 블록체인 기반 무역 시스템도 포함시키고, 블
록체인 분산장부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관련 
조항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무역 시스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수출입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반 
무역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블록체인 무역 시스템에도 보안 및 관리에 대한 규
정을 신설하여 블록체인 분산장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근
거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관련 조항 : 전자무역 촉진에 관
한 법률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블록체인 무역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출입 절차를 진행할 경우 서류 발급비 
같은 수출입부대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4.5 블록체인 연구 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분 : 
Blockchain Pa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dustrial Revitalization

⑪ 블록체인 연구 및 산업 진흥 : Blockchain Research and 
Industry Promotion

블록체인 기술의 국가적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 지원 및 민간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 지원 및 민간 산업 활성화 법
안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블록체인 선도국
가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
하여 민간 기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28]. 또한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에서 블록체인 발전전략을 통해 적극적인 기
술 육성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나[29], 정부의 체계적인 지
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EU의 경우 연구 지원 프로그램
인 Horizon2020을 통해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
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최대 3억 
4,000만 유로의 예산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다[21,22]. 

국내에도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의 경우 연구개발 및 산
업진흥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연구개발 및 산업진흥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의 경우에도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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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
정이 필요하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상화
폐 투기 위험을 극복 및 강력한 블록체인 정책이 필요하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각종 규제 완화[예: STO(Security 
Token Offering-증권 형 토큰[30]), 스테이블 코인 허용 
등)], 민간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한 기
술개발 촉진(예:  (가칭)블록체인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블록체인 전문가 육성(예: 대학교-기업 
연계 블록체인 고용계약형 학과 신설 등). 자격증 프로그램 
개발(예: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신설), 연구 
개발에 관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예: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 수립,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등)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 하는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5. 결론

새로운 기술 도입 시 적절한 법률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블록체인 관련 법률
과 제도 분석을 통하여 각 항목별로 한계점을 도출하고 현
행 국내 블록체인 관련 법률과 제도의 구성항목에 대한 개
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정보
보호 관점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내 법제현황은 
블록체인 발전 수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법제 정비 현황
이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리 및 법제 구
성을 위해 핵심 사항인 민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법, 전
자금융거래법, 보험업법 등에서 부족한 면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법률 및 분석을 통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므로 향후 개별 사항에 대한 자세
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정보보
호를 위한 기준 신설이나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블록체인의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지속
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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